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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유하되, 필요시에만 통계등록부(Hub)가 가교(架橋) 역할을 하여 기관 데이터

(Spokes)를 연계하는 것이다. 이때 최고 단계의 정보보호 체계와 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시에 

암호화해서 연계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통계등록부는 통계청, 행안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구축

하고 우리나라 인구, 가구, 기업 등의 기본 정보를 수록한 모집단으로, 통계목적의 고유번호가 

있어 다른 자료와 일대일로 연계가 가능하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연금개혁, 노인복지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 연금통계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연계될 것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각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흩어져 있는 11가지의 개별 연금 정보를 통계등록부로 연계하여 

개인별, 가구별 전체 연금 규모와 연금 비수급자를 입체적, 종합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할 것이다. 

통계데이터허브플랫폼의 또 하나의 축은 최신 보안기술이다. 데이터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면서도 데이터의 연계·활용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동형암호, 재현

자료, 차등정보보호 등의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R&D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 기술을 통해 데이터 보유 기관들이 자료 유출에 대한 부담 없이 데이터를 공유

할 수 있게 되면 데이터의 연계·공유가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원석 

같은 통계데이터를 통계등록부라는 허브를 통해 서로  연계하면 더욱 가치 있는 정보가 될 것이고, 

이러한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통계청이 통계데이터허브

플랫폼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중의 하나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명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여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사회·경제 문제는 부처 하나가 전담하여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연계·활용하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적시에 작성하여 활용·공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통계데이터는 

국세 자료, 4대 보험 자료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여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공공데이터와 

통계등록부와 같은 행정통계자료, 총조사·고용·물가 등의 조사통계자료를 말한다. 이러한 

통계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면서 연계·분석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통계청에서 추진하는 「통계데이터허브플랫폼」은 기관별로 산재된 데이터를 최고의 보안 수준

하에서 결합 활용하는 방식, 즉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기관별로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이명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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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출생아 부모의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2020년)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급여 인상 등의 개편이 지속되면서 수급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21년 약 11만 명

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남성은 26.3%로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실제 육아휴직을 한 비율은 

24.2%로 2011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함. 성별로 보면 여성은 2020년 63.9%인 반면 남성은 3.4%로 

여성의 사용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규모가 큰 회사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여성은 

종사자 규모 50인 이상인 기업에 종사할 경우 70% 이상이 활용한 반면, 4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 종사

할 경우 26.7% 활용에 그침. 남성은 대체로 사용률이 낮지만, 300인 이상 기업에서 5.1%로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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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자녀 출생 직후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편 남성은 자녀 초등학교 입학 연령기인 7~8

세에 사용률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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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최근에는 여성 취업이 활발해지고 여성 고용률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어린 자녀

가 있는 핵심연령층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임신, 출산, 육아의 시기를 거치며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력단절 문

제는 핵심연령층 여성(특히 고학력)의 인적자본에 상당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자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휴가, 휴직제도와 같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성화하고 휴가·

휴직기간 동안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급여를 지원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출산 

이후 자녀돌봄으로 인한 공백을 지원하고자 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피고용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최대 1년 동안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고 급여를 지원받아 일·가정 양

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제도는 그동안 법 및 제도 개편을 통해 육아휴

직 기간을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당히 증가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 현황을 분석해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시스템(EIS)」 DB를 이용하여 육아휴

직 제도의 활용 현황을 성, 연령, 사업체 규모, 산업별로 살펴본다. 이 자료는 행정자료로 해당 

연도, 해당 월에 영아별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수급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육

아휴직통계」를 이용하여 출생아가 있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고용보험자료, 건강보험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등을 

연계하여 만든 것으로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이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대상자 중 

실제 사용한 이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누가 어떻게 육

아휴직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 s s u e  a n a l y s i s

누가 어떻게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을까?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smjung@kwdimail.re.kr

이슈분석

육아휴직 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목적으로 마련된 핵심 정책으로 최근까지도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등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의 영향으로 지난 10년간 육아휴직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으며,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본 연구는 육아휴직 활용 

현황 및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분석

하여 누가 어떻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4명 중 1명이 남성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크게 늘었으며 평균 휴직 기간에서 남녀 간의 

격차가 줄어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성은 60%가 넘는 반면 

남성은 3% 수준에 불과하고, 주로 대규모 사업체나 

공공행정부문 등 특정 집단에서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제도 사용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부문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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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180일 이상 납입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

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

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 1. 26.). 

이렇듯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제도 개편이 지속되면서 육아휴직급

여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표 1]을 보면, 2005년에 육아휴직자는 약 1만 명 수준이었으나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해 2019년에 10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11만 

2,040명으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2021년은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감소(-1.3%p)한 해

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과 같은 대규모 휴원·휴교의 영향이 줄어 자녀돌

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육아휴직 제도 활용 현황

“육아휴직자 수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최근에는 남성의 증가가 두드러져”

1988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도입된 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제도가 도입만 되었을 뿐 실질적인 활용

에 필요한 지원이 없어 형식적인 제도에 머물렀다. 이후 1995년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더불어 2001년에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하도

록 개편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가 월 20만 원으로 매우 낮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후 2006년에 자녀 나이를 생후 3년으로 확대하고, 2007년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한 뒤 2010년에 만 6세 이하 초등취학 전 자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

었다(강민정 외 2020). 

2011년 이후 본격적인 제도 개편이 있었으며, 특히 급여 확대를 중심으로 개편이 이루어졌

다. 2011년에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하한액 50만 원)

인 정률제로 변경하면서 개인소득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고, 2014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

대하였다. 이후 급여 수준을 꾸준하게 인상해 2017년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를 지급하고, 2019년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9개월

간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하한액 70만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하였다.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2014년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해 첫 1개월 급여

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를 지급하였고, 2016년에 3개월로 확대하고 2018년에 아

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19년에는 250만 원까지 인상했다

(강민정 외 2020). 

가장 최근인 2020년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2년에는 부모 

모두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각각 최대 월 300만 원)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

I s s u e  a n a l y s i s
이슈분석

[표 1]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및 증가율
(단위: 명, %)

계 여성근로자 남성근로자 여성 비율 남성 비율

2005 10,700 (15.0) 10,492 (15.0) 208 (14.9) 98.1 1.9 

2006 13,670 (27.8) 13,440 (28.1) 230 (10.6) 98.3 1.7 

2007 21,185 (55.0) 20,875 (55.3) 310 (34.8) 98.5 1.5 

2008 29,145 (37.6) 28,790 (37.9) 355 (14.5) 98.8 1.2 

2009 35,400 (21.5) 34,898 (21.2) 502 (41.4) 98.6 1.4 

2010 41,733 (17.9) 40,914 (17.2) 819 (63.1) 98.0 2.0 

2011 58,137 (39.3) 56,735 (38.7) 1,402 (71.2) 97.6 2.4 

2012 64,071 (10.2) 62,281 ( 9.8) 1,790 (27.7) 97.2 2.8 

2013 69,618 ( 8.7) 67,325 ( 8.1) 2,293 (28.1) 96.7 3.3 

2014 76,831 (10.4) 73,410 ( 9.0) 3,421 (49.2) 95.5 4.5 

2015 87,339 (13.7) 82,467 (12.3) 4,872 (42.4) 94.4 5.6 

2016 89,795 ( 2.8) 82,179 (-0.3) 7,616 (56.3) 91.5 8.5 

2017 90,122 ( 0.4) 78,080 (-5.0) 12,042 (58.1) 86.6 13.4 

2018 99,199 (10.1) 81,537 ( 4.4) 17,662 (46.7) 82.2 17.8 

2019 105,165 ( 6.0) 82,868 ( 1.6) 22,297 (26.2) 78.8 21.2 

2020 112,040 ( 6.5) 84,617 ( 2.1) 27,423 (23.0) 75.5 24.5 

2021 110,555 (-1.3) 81,516 (-3.7) 29,041 ( 5.9) 73.7 26.3 

주: 1) 해당 연도에 영아별 최초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임.

     2)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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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심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에 육아휴직자 비율이 높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그림 2]를 통해 보면, 남녀 모두 30대 수급

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여성의 경우 15~29세 수급자 비율이 크게 줄고 30대 수급자 비율

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여성 15~29세 수급자 비율이 42.7%에서 빠른 속도로 감

소해 2021년 21.0%로 줄어들었고, 30대 수급자 비율은 같은 기간 56.7%에서 2021년 

75.9%로 늘어났다. 또한  남녀 모두 40세 이상 수급자 비율이 소폭 증가해 2021년 남성은 

8.0%, 여성은 3.1%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

지고 있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연령분포가 상향 이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잘되어 있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육아휴직 사용에 기업 규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을 

보면 남녀 모두 규모가 큰 기업에 다닐수록 수급자 비율이 높고 소규모 기업에 다닐수록 수급

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2017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수급자 비율이 62.5%인 반면 소규모 사업체의 수급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주로 여성이었다. 2005년 전체 육아휴직자의 98.1%가 여성이었

고, 이후 2016년까지 여성이 전체 육아휴직의 90% 이상을 차지해 육아휴직 제도는 거의 

여성을 위한 제도처럼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2014년에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시행한 이후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2017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그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2021년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26.3%로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1/4 이상이 

남성인 셈이다.

한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은 2021년 현재 평균 9.5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증가했

다. 2011년 이래로 평균 9개월 이상 활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계속

해서 평균 9개월을 웃돌고 있으며 2021년에는 9.4개월로 전년 대비 0.3개월이 증가했다. 남

성의 경우는 육아휴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인 2016년까지 8개월 가까이 사용하다 남성 

육아휴직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2017년에 6.3개월로 평균 휴직기간이 소폭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2021년에 8.5개월로 늘어나 전년 대비 0.8개월이 증가했다. 최근에

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I s s u e  a n a l y s i s
이슈분석

남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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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별 육아휴직자 수
(단위: 명,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표 2] 1인 평균 휴직기간
(단위: 개월)

전체 여성 남성

2011 9.4 9.5 7.9 

2012 9.4 9.5 7.7 

2013 9.5 9.6 7.8 

2014 9.6 9.7 7.9 

2015 9.6 9.7 7.9 

2016 9.5 9.7 7.2 

2017 9.4 9.8 6.3 

2018 9.4 10.0 6.6 

2019 - - -

2020 9.4 9.1 7.7

2021 9.5 9.4 8.5

자료: ‌�오은진 외(2019),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표 Ⅴ-3> 재분석(151쪽)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2.4.26),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 꾸준한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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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주로 분포하고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에 주로 분포함”

[그림 4]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산업별 분포로 남성은 제조업이 34.9%로 가장 많고 뒤

이어 도소매업이 13.8%로 나타난다. 그 외에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

스업이 7%를 차지한다. 남성과 다르게 여성의 산업별 분포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22.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제조업이 16.7%, 도소매업이 12.0%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금융보험

업이 8.6%, 과학기술서비스업이 7.5%, 사업지원서비스업이 6.5%를 차지한다. 대체로 각 

산업에 성별 취업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자 분포가 크게 나타났다.

상당히 낮게 분포한다. 이후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수급자 비율이 소폭 줄고 

300~999인 규모 사업장의 수급자 비율이 약간 늘어 2021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수급

자 비율은 56.6%를 차지한다. 여전히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기업 규모

가 작은 곳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의 수급자 

비율이 줄고 30~99인, 100~299인 사업장의 수급자 비율이 느는 추세로 2021년에 100인 이

상 사업장의 수급자 비율이 53.5%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반면 5인 미만, 5~9인 사업장의 수

급자 비율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다.

I s s u e  a n a l y s i s
이슈분석

[그림 2]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연령 분포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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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분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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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4] 산업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분포(2021년)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운수, 창
고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업 기타

34.9

3.3

13.8

5.5
3.2

7.4
3.8

7.2 7.3

2.3 1.1
3.4

6.6

< 남 성 >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운수, 창
고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업 기타

16.7

1.9

12.0

2.9 3.0
5.9

8.6 7.5 6.5
3.0 4.2

22.8

4.9

< 여 성 > (단위: %) (단위: %) 

주: 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이며 기타에는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업,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국제가 포함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제조업 보건사회
복지업



1514 

나누어 보면, 여성은 2020년에 63.9%인 반면 남성은 3.4%에 불과해 출생아가 있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1년 

46.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은 2017년 1.7%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아직은 출생아 부모 중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연령별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출생아 부모 중 여성은 30세 미만이 67.4%, 30~34세가 

66.9%로 대동소이했고, 35~39세가 58.2%, 40세 이상이 52.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남성은 30세 미만과 30대가 3.5~3.6%, 40세 이상이 2.7%로 전반적으로 사용률이 저조했다.

“규모가 큰 회사나 공공부문·금융업 등에서 일하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음”

출생아 부모가 소속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용률을 분석한 결과[그림 7], 남녀 모두 기업

의 규모가 클수록 사용률이 높아졌다. 여성의 경우 종사자 규모 300인 이상 기업이 75.4%, 

50~299인 기업이 71.9%로 높게 나타났지만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사용률이 낮아지며 5

인 미만인 경우에는 26.7%로 대폭 감소했다. 남성의 경우 종사자 규모 300인 이상 기업이 

5.1%로 가장 높고, 여성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작아질수록 사용률이 낮아지며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에 규모별 편차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Ⅲ.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1)

“출생아가 있는 여성은 63.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반면 남성은 3.4%에 불과”

지금까지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출생아가 있고 육아휴직

이 가능한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육아휴직 사용률을 분

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육아휴직통계」를 활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고용보험자료, 건강보험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등을 연계하여 만든 것으로 출생아 

부모이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대상자 중 실제 사용한 이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를 보면, 2020년 현재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실제 

육아휴직을 한 비율은 24.2%로 2011년 14.1%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으로 

I s s u e  a n a l y s i s
이슈분석

1) ‌�이 장은 통계청에서 고용보험자료, 건강보험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하여 출생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육아휴직통계」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육아휴직 정보를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파악하는데, 건강보험 자료에는 대상자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를 추정하여 활용하였고, 또 자녀가 여럿일 경우를 고려해 출생아 대상 휴직이 아니라 출생아 부모의 휴직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고용보험DB를 통해 제공되는 초회수급자 수보다 과다 추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출생아 부모 중 육아

휴직 대상자 가운데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인 사용률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이 자료만큼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없다.

0.3

46.7

14.1 15.2 16.4 17.5 18.6 19.3 20.8 21.7 23.0 24.2

49.3
53.0 55.9 58.0 59.2 60.6 61.2 62.8 63.9

0.3 0.4 0.5 0.6 0.9 1.7 2.3 2.9 3.4

70

60

50

40

30

20

10

0

전체 남자 여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그림 5]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주: 1) 육아휴직 사용률=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100

     2) 2020년도 자료는 추정치이며, 2022년 12월에 확정치가 발표됨.

자료: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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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출생아 부모의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2020년)
(단위: %)

주: 1) 육아휴직 사용률=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100

     2) 2020년도 자료는 추정치이며, 2022년 12월에 확정치가 발표됨.

자료: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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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자녀 출생 직후, 남성은 자녀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만 8세 이하 자녀의 나이대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를 살펴보도록 한다. 2011년생 자녀가 있는 부모 중 2011~2020년 

기간에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여성은 자녀 만 나이 0세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81.3%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6세 때 육아휴직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남성은 여성의 경우와는 다르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시기인 만 7세(17.6%)와 만 8세(15.8%)에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OECD 회원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 수준은 크게 뒤지지 않으나 

제도 활용률은 낮은 편”

OECD 주요국의 육아휴직 기간을 비교해 본 결과[표 3],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 수준은 크

게 뒤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이 남성의 육아휴직 기

간을 상당히 짧게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도 OECD 평균보다 길다. 특히 

여성 고용률이 높은 편인 북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경우 모두 우리나라와 별 차이

가 없다. 심지어 휴직기간 중 유급휴가는 우리나라가 더 길다. 

[그림 8]은 출생아 부모가 종사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여 준다. 남성

(6.9%)과 여성(78.7%) 모두 공공행정이 가장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공공부문에서 육아휴직

을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사업지원서비스, 정보통신업, 운수업에서 

남성과 여성이 공통적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았다. 여성은 대체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건설업,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률이 낮아 차이를  보인다.

I s s u e  a n a l y s i s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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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출생아 부모의 소속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2020년)
(단위: %)

주: 1) 육아휴직 사용률=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100

     2) 2020년도 자료는 추정치이며, 2022년 12월에 확정치가 발표됨.

자료: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KOSIS.

[그림 8] 출생아 부모의 종사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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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이며 기타에는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업,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국제가 포함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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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현황(1자녀 부모)
(단위: %)

주: 2011년 출생아 1자녀를 둔 부모 중 2011~2020년 기간에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경우로 만 0~8세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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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본 연구는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 현황 및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근로자가 피고용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육아휴직 제도는 그동안 법·

제도의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계속 변화해 왔다. 

이러한 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 2021년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11만 555명) 중 26.3%가 남성

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평균 휴직기간도 여성은 9.5개월, 남성은 8.5개월로 남녀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일·가정 양립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1년 이래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의 

사용률은 60%가 넘는 데 반해 남성의 사용률은 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

휴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기에 

남성의 참여율을 더 올릴 필요가 있다. 게다가 규모가 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률이 높

고, 소규모 기업에서는 사용률이 낮았으며, 주로 공공행정, 정보통신업 등 특정 부문에서 사용

률이 높아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

리나라 취업자의 상당수가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육아휴직 제도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간 육아휴직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여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제시

되어 왔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 수준 개선 등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의 수준은 OECD 주요국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부분적으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의 활용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여성 고용률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제도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지 않음에도 실제적

인 제도 활용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대규

모 사업체, 공공부문 등 특정 집단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사실상 다양한 부문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률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4]를 보면 출생아 100

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에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우리나라 여성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명으로 OECD 전체 평균

을 크게 밑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육아휴직 기간이 짧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도 출

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많으며, 남성 육아휴직수와 참여율에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제도적 환경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지만, 제도 활용률이 상당히 낮다.

I s s u e  a n a l y s i s
이슈분석

2)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출생아 100명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용자 수를 집계하여 비교한 수치로, 출생아 1명에 

대해 여러 차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횟수가 포함되므로 국가별 제도의 차이를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

[표 3] OECD 주요국의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 휴가 기간
(단위: 개월)

　
오스

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
리아

일본 한국
노르
웨이

포르
투갈

스웨덴
OECD 
평균

EU 
평균

여성 10.1 8.0 10.8 7.4 33.0 6.0 10.1 31.3 6.0 10.1 12.0 15.6 5.5 9.9 7.3 9.9

남성 2.0 1.1 0.0 0.0 1.4 6.0 2.0 0.0 0.0 12.0 12.0 3.4 4.0 3.0 1.6 1.2

자료: ‌�OECD, Family Database, PF2.1.A.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available to mothers, PF2.1.B.			 

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for father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검색일: 2022. 8. 5.

[표 4] OECD 주요국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2016년)
(단위: 명)

　남성 참여율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

여성 남성

스웨덴 45.3 380.0 314.1

체코 1.9 238.8 4.6

아이슬란드 45.2 158.9 131.0

노르웨이 39.2 149.1 96.1

핀란드 25.9 145.8 50.9

오스트리아 4.2 140.6 6.1

덴마크 26.8 134.4 49.3

OECD 평균 18.0 118.2 43.4

포르투갈 44.8 107.8 87.4

폴란드 1.1 102.4 1.1

독일 27.2 93.7 35.0

뉴질랜드 0.9 59.6 0.5

룩셈부르크 24.6 58.3 19.1

캐나다 13.6 57.3 9.0

호주 0.4 55.1 0.2

이탈리아 17.0 54.1 11.1

프랑스 4.4 53.3 2.4

칠레 0.2 43.5 0.1

한국 8.5 20.2 1.9

자료: ‌�OECD, Family Database, PF2.2.B. Users of paid parental leav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검색일: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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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 ‌�2020~2021년 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의 

변화에 직면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코

로나 블루 등 개인의 정신적 측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는 코로나 19 팬데

믹으로 인해 발생한 삶의 변화를 국민 삶의 질 지표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을 지나며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관계적 차원), 환경적 차원으

로 나누어 주요 지표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삶의 질의 변화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71개 지표의 전년(또는 전기) 대비 변화를 ‘개선/악화/동일’로 보여 

준다. 여기에서는 2020년과 2021년 자료를 토대로 지표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1)

● ‌�[표 1]에서 보여 주는 신호등 표시는 2020년과 2021년 자료의 전년 대비 변화 추세를 보

여 준다. 2020년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개선 또는 감소를 보여 주는 것이며, 2021년은 

2020년과 비교했을 때의 변화 추세를 보여 준다. 다만 2년 주기 이상의 지표들은 2년 전

과 비교했을 때의 추세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호등만 제시된다.

“고용·임금, 여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악화 지표가 많으나 2021년 소폭으로 개선”

● ‌�2020년의 변화 추세를 제시하는 지표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악화된 지표가 많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대비 2020년의 변화 추세를 보여 주는 62개 지표 중 개선 

지표는 38개, 악화 지표는 22개이다.

    - ‌�영역별로 보면, 고용·임금, 여가, 안전 영역에서 악화 지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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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지표로 살펴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 변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국민 삶의 질 

지표’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외부활동과 관련된 지표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악화된 경우가 많다. 여행일수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는 절반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사회단체 참여율도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외부활동의 감소로 인해 비만율이 증가

하였다. 의료계 등 기관신뢰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사람들 간의 신뢰도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2020년에 악화된 지표들이 2021년에 소폭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된 일상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통계
프리즘

1) ‌�국민 삶의 질 지표는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공표되는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71개 지표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되지는 않지만 2개 지표를 제외하고는 2020년 또는 2021년 자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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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자료가 아직 산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모든 지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21년에 

업데이트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2020년과 2021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2020년에 악화된 

지표 중에서 2021년에 개선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 이어졌지만 일부 지표가 2020년보다는 소폭으로 회복하였음을 보여 준다. 

    - ‌�대표적으로 외부활동을 보여 주는 사회단체 참여율, 유아교육취원율, 1인당 여행일수 

등은 2020년보다는 소폭 개선되었으며, 고용률과 실업률, 대인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

도 2020년에 비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Ⅲ. 개인적 차원

● ‌�개인적 차원에서는 주관적 웰빙과 건강상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기간 큰 변화가 없으나 부정정서는 증가”

● ‌�삶의 만족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1년에는 

6.3점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표 1] 국민 삶의 질 지표 개선/악화 현황
 

지표
변화 추세

지표
변화 추세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가족·공동체 영역 여가 영역

독거노인 비율 문화여가 지출률

가족관계 만족도* - 여가시간

지역사회 소속감* 여가시간 충분도*

사회단체 참여율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

사회적 고립도 - 1인당 여행일수

건강 영역 여가생활 만족도* -

기대수명 - 주거 영역

건강수명 - - 자가점유가구 비율 -

스트레스 인지율* - 주택 임대료 비율 -

주관적 건강상태* - 1인당 주거면적 -

비만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신체활동 실천율 - 통근시간 -

자살률 - 주거환경 만족도* -

교육 영역 환경 영역

유아교육 취원율 미세먼지 농도

교육비부담도*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학교교육 효과*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학교생활 만족도* - 대기질 만족도* -

고등학교 이수율 - 수질 만족도* -

대학 졸업자 취업률 - 토양환경 만족도* -

고용·임금 영역 소음 만족도* -

고용률 녹지환경 만족도* -

실업률 기후변화 불안도* -

월평균 임금 안전 영역

저임금 근로자 비율 가해에 의한 사망률 -

근로시간 범죄 피해율 -

일자리 만족도* - 야간보행 안전도* -

소득·소비·자산 산재사망률

1인당 국민총소득 화재 사망자수 -

가구 중위소득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소득만족도*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소비생활 만족도*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가구순자산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

가계부채비율 - 시민참여 영역

상대적 빈곤율 - 대통령선거 투표율 -

주관적 웰빙 정치적 역량감*

삶의 만족도* 부패인식지수*

기관신뢰도*
긍정정서* 시민의식

자원봉사 참여율 -
부정정서* 대인신뢰도*

주: 1) ‌�변화 추세는 전년 또는 전기 대비 지표의 변화 추세를 보여 주는 것으로 2020년은 2019년(2년 주기 지표의 경우 2018년) 대비 변화 추세를, 

2021년은 2020년(또는 2019년) 대비 변화 추세를 보여 주며, ‘-’ 표시는 해당 연도의 값이 없는 경우임. 

     2) 전년 대비 초록은 ‘개선’, 노랑은 ‘동일’, 빨강은 ‘악화’를 나타냄.

     3) *표시 지표는 주관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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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단위: 점)

주: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대상,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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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서 30대 이전 자살률이 증가했으나, 40대 

이상은 감소하였다. 한편 여성은 20대에서 자살률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40대와 60대

에서도 자살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긍정정서 역시 삶의 만족도와 동일하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유의미한 차이 없이 동일

한 수준을 유지했었으나 2021년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한편 부정정서는 2019년 3.8점에서 2020년 3.7점으로 소폭으로 개선되었으나 2021년에

는 4.0점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비만율은 2020년에 급격히 증가”

● ‌�비만율의 경우, 남녀 모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동일 추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들어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

이 길어지면서 비만율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연령대보다 20~30대의 비만

율 증가가 두드러진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살률이 소폭으로 상승”

● ‌�자살률은 2019년에 10만 명당 26.9명에서 2020년에 25.7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성인구의 

자살률은 2019년에 15.8명에서 2020년에 15.9명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2] 비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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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2)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임.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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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별 자살률
(단위: 명/10만 명)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그림 4] 성 및 연령별 자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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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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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여행일수는 2020년에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소폭으로 증가”

● ‌�1인당 국내여행일수는 2019년 10.01일에서 2020년 5.81일로 절반가량 감소하였고, 2021

년에는 6.58일로 소폭 회복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는 낮다. 

● ‌�반면 국내여행 경험률로 비교해 보면 다른 패턴을 보여 준다. 국내관광여행 경험률은 

2019년에 85.0%에서 2020년에 75.5%로 감소하여 여행일수보다는 감소폭이 크진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해외여행의 어려움으로 국내여행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89.0%로 증가하였다. 여행일수와 여행 경험률의 이러한 차이는 코로나19 팬

데믹으로 인해 숙박여행이나 1박 이상 여행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 대신 당일여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문화예술활동을 보여 주는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를 보면 지난 1년간 예술공연, 

영화, 박물관 및 미술관, 스포츠 등을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19

년 66.2%에서 2021년 24.1%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3명가량이 

Ⅳ. 사회적 차원(관계적 차원)

● ‌�사회적 차원에서는 외부활동을 보여 주는 여가활동 및 사회단체 참여율 관련 지표와 

사람들과의 관계 측면을 보여 주는 사회적 고립도와 신뢰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사회단체 참여율은 2020년에 감소한 이후 2021년에 소폭으로 증가, 동호회나 

동창회는 감소한 반면 종교단체와 지역사회모임은 증가”

● ‌�사회단체 참여율은 2019년 51.8%에서 2020년 46.4%로 급감했다가 2021년에 47.7%로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단체모임이 줄어들면

서 참여율까지 같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참여 중인 사회단체 유형에서 동호회 

및 동창회/향우회가 다른 유형에 비해 2020년에 감소폭이 크다는 점이 이를 시사한다.  

● ‌�한편 종교단체와 지역사회모임 참여율이 오히려 2020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증가하면서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 노조 등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 모임 동창회/
향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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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형별 사회단체 참여율
(단위: %)

주: 1)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가끔 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의 비율임.

     2) 2019년은 만 19∼69세 대상, 2020년 이후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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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내여행 경험률, 1인당 평균 관광여행 일수
(단위:  %,일)

주: 1) ‌�국내관광여행은 현 거주지(일상생활권, 시/군 단위를 의미)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 중 관광, 자연감상 등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여행을 의미함.

     2) 각 연도 12월 현재 만 15세 이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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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지난 1년간2) 문화예술 및 스포츠를 관람하지 않은 것을 보여 준

다. 반면 한 번이라도 관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1인 평균 관람 횟수 역시 2019년 8.4

회에서 2021년 4.5회로 절반가량 감소하였다.

“여가활동 감소에 비해 여가생활만족도는 소폭으로 감소”

●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외부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여행 및 여가활동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절반가량 감소한 것을 보여 주는 반면,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28.8%에서 

2021년 27.0%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13~19세는 2019년 43.3%에서 2021년 

47.9%로 오히려 만족도가 올라갔다. 13~19세의 경우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났으며, 여행이나 외부활동과 관련된 여가보다는 게임이나 SNS, 인터넷 등을 주로 

하는 여가생활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2) ‌�조사 대상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임.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한됨에 따라 사회적 고립도 역시 증가”

●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한됨에 따라 사회적 고립도가 2019년과 비교해서 2021년에 큰 폭으

로 증가하였다.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거나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

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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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령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주: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1 20212019201720152013

60

50

40

30

20

10

0

31.9 32.9
30.0 28.1 27.7

34.1

집안일 부탁 이야기 상대 전체

[그림 9] 사회적 고립도
(단위:  %)

주: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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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과 횟수
(단위:  %,회)

주: 1) ‌�관람횟수는 지난 1년간 관람자의 1인 평균 관람횟수임.

     2) 2009년까지 15세 이상,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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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기관신뢰도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대인신뢰도는 

감소”

● ‌�대인신뢰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2019년에 66.2%에서 2020년에 50.6%로 급감

했다가 2021년에 59.3%로 반등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하였

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

한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 ‌�반면 기관신뢰도는 2013~2019년까지는 40% 정도를 유지했으나, 2020년에 48.3%로 전

년 대비 6.8%p 급증했으며, 2021년에도 55.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관신뢰도의 개선

은 코로나19 팬데믹 초반 정부대응방침에 대한 신뢰, 재난지원금, 의료계에 대한 신뢰 증

가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기관신뢰도를 측정하는 16개 기관 중 의료계 신뢰도는 

72.2%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Ⅴ. 환경적 차원

● ‌�환경적 차원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 변화, 특히 대기질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세먼지 농도 개선과 함께 대기질 만족도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장가동률의 감소, 경제활동의 급감, 교통량 감소 등으로 오

히려 대기질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환경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초미

세먼지 농도(PM2.5)는 2015년 26.1㎍/㎥, 2019년 23.6㎍/㎥에서 2020년에 19.4㎍/㎥

로 대폭 감소했으며, 2021년에도 18.7㎍/㎥로 감소하였다. 

● ‌�사람들의 체감도가 높은 미세먼지 농도의 개선은 대기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로 반영

되었다. 거주하는 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보여 주는 대기질 

만족도는 2018년 28.6%에서 2020년 38.2%로 나타나 2012년 이후 가장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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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대인·기관 신뢰도
(단위:  %)

주: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11]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질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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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7개 시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PM2.5)의 인구가중평균임.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주: ‌�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 

응답의 비율.

      ‌�2) ‌�2010년까지는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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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며

● ‌�지금까지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전체적인 지표의 변화 추세를 비교해 보면 모든 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외부활동의 급격한 감소와 이로 인한 비만율 

증가, 기관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

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지속되었음에도 2021년의 지표들을 보

면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일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사회단체참여율, 1인당 여행

일수, 대인신뢰도 등), 사람들이 변화된 일상에서 조금씩 적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였음에도 주관적 웰빙 영역의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안정

된 추세이며, 부정정서만 소폭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 일자리만족

도, 소득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등 영역별 주관적인 만족도를 보여 주는 지표들도 코로

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개선되는 추세이다. 다만 사람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조

사 시기나 환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장기적으로 변화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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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분류

개발 현황과 과제

- 행위분류와 죄명코드 간

효율적 연계 방법론을 중심으로 -

세계는 지금 교류 활성화로 인해 범죄와 같은 사회의 어두운 면도 국지적 성격을 탈피하고 빠르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국제사회는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 간 형사

사법공조 등 범죄예방 및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별 사법체계, 

법문화와 범죄분류 등의 차이로 범죄대응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각국의 범죄분류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제범죄분류체계를 개발

하였다. 이 글에서는 2015년 UN에서 공표한 국제범죄분류와 국내죄명 간의 연계성을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여 향후 한국범죄분류 활용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S t a t i s t i c s  p r i s m통계
프리즘

Ⅰ. 범죄분류체계의 개념 및 필요성

범죄분류체계는 범죄 관련 통계자료 생산과 형사사법기관 및 지역 간 비교에 필요한 틀을 

제공하는 논리적 체계이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범죄통계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범죄통계 자료는 범죄 수준의 변화 측정,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모니터링, 

정책 평가 및 각기 다른 상황에 따른 범죄의 다양한 측면 이해 등을 위해 신뢰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경우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단계별 원자료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작성하려면 분석 가능한 자료수집 및 통계적 형태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하지

만 현재로서는 표준화된 개념의 부족,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합의된 통계적 분석체계의 부재

로 범죄 통계의 시계열 비교, 국가 간 비교 및 다른 통계자료의 비교작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범죄통계 자료는 동일한 사법관할 내에서도,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범죄자료를 구성하는 

데 있어 통계적 원칙보다는 법적 원칙에 기반을 두어 각기 다른 정의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

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법률을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함으로써 분석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

다. 예를 들어 분석적 견지에서는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는 법률이나 법적 규정에 따라 통계

자료가 구성되고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나아가서 법의 개정으로 인해 시간별 혹은 

사법권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 즉, 동일한 행위가 국가별로 아주 상이한 법적 규정

에 의해 각기 전혀 다른 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국가에서는 범죄인 행위가 다

른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닌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국제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이하 

ICCS)를 기반으로 하는 범죄분류체계 개발은 이러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자료의 품질과 비

교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적·통계적 기준을 제시하고 통일된 정의 체계를 제공한다. 이

는 단순한 범죄통계자료를 의미 있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확한 범죄통계를 생산, 제공 및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범죄예방, 법의 지배 및 형사제도 

개혁 등의 분야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조정이 필요할 때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최종희
통계기준과 사무관

litchini@korea.kr

김태균
통계기준과 주무관

tkkim1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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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범죄분류체계의 구성 및 특징

현재 각국의 범죄통계는 자국의 형법 체계에서 정의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국가 간 통계 비교는 범죄 정의의 차이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폭행을 범죄로 

정의할 때 신체적 접촉 여부에 대한 기준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

기 위해 국제범죄분류가 채택한 접근방식은 국내법 및 국제법상의 “범죄”를 “행위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상세히 정의함으로써 국가들이 공

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표준분류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제범죄분류의 분류 단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이다. 범죄는 그 범죄를 가한 가해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분류의 주된 목적은 범죄사건 유형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범죄를 여러 개의 기준에 따라 범주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범죄분류체계로 작성된 통계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책 개발을 위해 쉽게 이해되고 활

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제범죄분류는 정책적 연관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11개 대분류로 개발되었다.

국제범죄분류는 범죄행위를 11개 대분류로 구분한 후 범죄 관련 ‘정책분야’, ‘대상’, ‘심각성’, 

‘범행방식’을 기준으로 62개 중분류, 165개 소분류, 230개 세분류로 범죄를 분류함으로써 모든 

행위나 사건을 포괄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범죄 속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정보를 

대상별로 세분화함으로써 범죄특성에 대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Ⅲ. 한국범죄분류 개발방향

한국범죄분류체계는 범죄 통계의 일관성과 국제 비교성을 높이고,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분류 해석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및 원칙에 근거한 국제범죄분

류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 분류체계이다.

[표 1] 국제범죄분류 11개 대분류
 

대분류 분류명

01
사망을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02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Acts leading to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03
성범죄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04
폭력 또는 협박동반 재산침해 행위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05
재산 침해 행위
(Acts against property only)

06
관리대상 약물이나 향정신성 물질 관련 위법행위
(Acts involving controlled psychoactive substances or other drugs)

07
사기, 기만, 부패 관련 행위
(Acts involving fraud, deception or corruption)

08
공공질서, 국가의 권위, 국가규범 위반 행위
(Acts against public order, authority and provisions of the State)

09
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 행위
(Acts against public safety and state security)

10
자연환경 위해 행위
(Acts against the natural environment)

11
기타 범죄 행위
(Other criminal acts not elsewhere classified)

※ 국제범죄분류(ICCS) 원문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누리집(www.unodc.org)에서 제공함.

[표 2] 범죄분류체계 범죄 세분화 변수
 

사건속성별 피해자 속성별 가해자 속성별 데이터 설명/포함대상 범죄

미수 / 기수 피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협박 포함

사용된 무기 유형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방조 포함

상황 피해자 연령층(미성년 / 성인) 가해자 연령층(미성년 / 성인) 방조자 / 공범 포함

지리적 위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음모 / 계획 / 준비 포함

날짜와 시간 국적 국적 범죄 교사 포함

장소 유형 피해자의 법적 신분(자연인 / 법인) 가해자의 법적 신분(자연인 / 법인)

동기 피해자의 술 / 약물 등 중독 여부 가해자의 술 / 약물 등 중독 여부

사이버범죄 관련 피해기업이 속한 경제분야 가해자의 경제활동상태 

신고자 가해자의 상습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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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범죄분류는 행위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반면, 우리나라 범죄분류체계는 

법률조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주된 행위를 중심으로 통계원표(원시자료)를 

작성한다. 우리나라도 영미법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통계원표를 기준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통계자료를 작성하고는 있지만, 경찰이 작성하는 통계원표는 범죄의 주된 행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해당 법률조항과 죄명을 기재하는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범죄분류체계가 독일 등의 대륙법계의 법률체계를 따르면서 법률조항 중

심으로 행정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특징과 연관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국제표준

범죄분류와 한국범죄통계의 연계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

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률명 위반으로 부여된 죄명코드상 행위주체, 행위수단 등의 

세분화가 미비하여 연계가 불가능하거나 현행법상 구성요건이 없어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S t a t i s t i c s  p r i s m통계
프리즘

이에 통계청은 2017년 「국제범죄분류의 도입 타당성 연구」를 시작으로 ‘대분류별 분류 

체계 연구’(2018-19)를 통해 국제범죄분류와 국내범죄명의 연계원칙을 마련하였고, 2020년 

군형법을 제외한 국내 범죄명과의 연계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범죄분류체계 초안을 마련하여 

연계적정성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

Ⅳ. 행위중심 국제범죄분류와 국내죄명코드 간 연계 결과

2021년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군형법1)을 제외한 

국내죄명코드 1만 5,645개 중 1만 2,874개의 죄명코드를 국제범죄분류와 연계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는 군형법 제외 죄명코드 중 약 82.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범죄행위 분류별 국내범죄 연계결과를 살펴보면, 대분류 01영역은 ‘사망을 야기했거나 의

도한 행위’를 포괄하고, 고의살인, 고의살인 미수 등으로 범죄 행위를 구분한다. 이에 ‘특별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범죄 등)’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

동학대살해)’ 등 국내죄명 1,368개를 연계하였다.

대분류 02영역은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는 폭행 및 협박, 자유억압행위, 노예 및 착취, 인신매매 등으로 범죄 행위를 구분한다. 이

를 국내 형법 등의 상해, 폭행, 협박과 같은 죄명 3,702개와 연계하였다.

국제표준범죄분류 대분류 03영역은 ‘성범죄’를 포괄한다. 이는 유효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서 위협, 유형력, 사기, 강요, 협박, 기망, 약물 또는 알코올의 사용,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동의에 의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행

위를 시도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연계되며,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 위반(유형력 강간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추행 등)’ 등 

1,520개의 국내죄명과 연계하였다. 다만 성적 자기결정권 외에 다른 법익 침해가 결합되는 

강간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은 다른 분류(01)에 해당하므로 연계에서 제외하였다.

[표 3] 국제범죄분류-국내죄명코드 연계원칙
 

구분 연계원칙

1 우리나라 범죄통계의 기본단위인 죄명코드를 국제표준범죄분류와의 연계 대상으로 한다.

2 국제표준범죄분류의 항목분류 코드에 우리나라의 죄명코드를 연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3
우리나라 죄명코드는 최하위 단위의 개별 코드를 이용하고, 국제표준범죄분류 역시 원칙적으로 가장 하위 

단위의 코드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차상위 단위의 코드를 연계한다.

4
가능한 모든 죄명코드에 대하여 1대 1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 또는 누락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후술하는 설명서에 작성한다.

5
예비(예비교사 및 예비방조), 음모(음모교사 및 음모방조), 미수(미수교사 및 미수방조), 교사, 방조는 각각 

해당 범죄 기수항목 및 정범의 범죄에 연계되는 국제표준범죄분류의 분류단위에 연계한다.

6
결합범은 법정형이 중한 범죄로,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 범죄행위로 침해당하는 법익이 중한 정도에 따라 

연계한다.

7 결과적 가중범은 치사형태를 제외하고 고의의 기본범죄와 연계한다.
1) ‌�2021년 기준 대검찰청 죄명코드는 총 2만 57개이고 이 중 군형법은 4,412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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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또는 협박동반 재산침해 행위’를 포괄하는 대분류 04영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강도 등)’ 등 245개의 국내죄명과 연계하였다. 

대분류 05영역 ‘재산 침해 행위’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유형화한 것으로,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 침해 행위’(04)와 ‘사기, 기망, 부

패와 관련된 행위’(07)는 제외하고 국내죄명 1,686개와 연계하였다. 그러나 이 영역은 범죄행

위를 세분화하여 연계 가능한 국내죄명이 적어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표 4] 국제범죄분류-국내죄명코드 연계결과(대분류 01, 02)
 

국제범죄분류
국내죄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1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0101 고의 살인 01010 고의 살인

소분류 기준 
1,368개 
죄명 연계

0102 고의 살인 미수 01020 고의 살인 미수

0103 비고의 치사
01031 과실치사 외 치사

01032 과실치사

0104 자살 방조.교사
01041 자살 방조  

01049 그 밖의 자살 방조·교사

0105 안락사 01050 안락사

0106 불법 낙태 01060 불법 낙태

0107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70 무력분쟁 관련 불법 살해

0109
그 밖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01090
그 밖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02

상해를

야기 

했거나

의도한

행위

0201 폭행 및 협박

02011 폭행

소분류 기준 
3,702개 
죄명 연계

02012 협박

02019 기타 폭행 및 협박

0202 자유 억압 행위

02021 미성년자 비영리 목적 약취/유인

02022 자유 박탈

02029 기타 자유억압 행위

0203 노예 및 착취

02031 노예 소유/운영/매매

02032 강제 노동

02039 기타 노예 및 착취

0204 인신매매

02041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

02042 강제 노동 목적 인신매매

02043 장기 적출 목적 인신매매

02049 기타 인신매매

0205 강요
02051 강탈 또는 갈취

02059 기타 강요 행위

0206 과실/유기/방임

02061 보호 대상자에 대한 과실/유기/방임

02062 직무상 과실

02063 차량 운전 부주의

02069 기타 과실 행위

0207 위험행위

02071 건강 위협 행위

02072 향정신성 물질 영향에서 운전

02079 기타 위험 행위

0208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02081 괴롭힘

02082 스토킹

02089 기타 공포조장 및 감정폭행 행위

0209 명예훼손, 모욕

02091 개인의 특성 관련

02092 종교 및 가치관 관련

02099 기타 명예훼손이나 모욕

0210
0210

차별
차별

02101 개인 차별

02102 집단 차별

02109 기타 차별

0211 인적 침해
02111 사생활 침해

02119 기타 침해

0219 기타 02190 기타

※ 음영 표시는 미연계 분류를 표시함.

[표 5] 국제범죄분류-국내죄명코드 연계결과(대분류 03, 04, 05)
 

국제범죄분류
국내죄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3 성범죄

0301 성폭력

03011 강간

소분류 기준 
1,520개 
죄명 연계

03012 성추행/강제추행

03019 기타 성폭력

0302 성착취

03021 성인 성착취

03022 아동 성착취

03029 기타 성착취

0309 기타 성 범죄 03090 기타 성 범죄

04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0401 강도

04011 대인 강도

소분류 기준 
245개
죄명 연계

04012 운송중인 귀중품이나 물품 강도

04013 시설/기관 강도

04014 가축 강도

04019 기타 강도 행위

0409 기타 04090 기타

05 재산 침해

0501 침입절도

05011 사업장 침입절도

소분류 기준 
1,686개 
죄명 연계

05012 주거 침입절도

05013 숙박업소 침입절도

05019 기타 침입절도

0502 절도

05021 운수용품 및 부품 절도

05022 개인재산 절도

05023 기업재산 절도

05024 공공재산 절도

05025 가축 절도

05026 서비스 절도

05029 기타 절도 행위

0503 지적재산권 위반 05030 지적재산권 위반

0504 재물 손괴

05041 공공재물 손괴

05042 사유재물 손괴

05043 회사재물 손괴

05049 기타 재물 손괴

0509 기타 05090 기타

※ 음영 표시는 미연계 분류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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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범죄분류 대분류 06영역은 ‘관리대상 약물이나 향정신성 물질 관련 위법행위’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이에 마약류 소지, 사용, 제조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반(마약 등)’ 관련 범죄명 247개와 연계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

성의약품, 대마의 소지, 사용, 제조, 재배 등을 범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범죄분

류와 같이 마약 관련 범죄를 다양한 행위별로 죄명을 나누지 않아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추

가 연구가 요구된다.

‘사기, 기만, 부패 관련 행위’를 포괄하는 대분류 07영역은 1,782개의 국내죄명과 연계하였다.

국제표준범죄분류 대분류 08영역은 ‘공공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를 포괄적

으로 포섭하고 있다. 이에 공공질서 규범 관련 위반 행위를 규정하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관련 국내

죄명 876개와 연계하였다.  

[표 6] 국제범죄분류-국내죄명코드 연계결과(대분류 06, 07)
 

국제범죄분류
국내죄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6

관리대상

약물이나

향정신성

물질 관련

위법행위

0601
규제 약물 또는 전구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11
개인 소비용 규제 약물 불법 소지, 구입,  
사용, 재배, 생산

소분류 기준 
247개
죄명 연계

06012
비개인소비용 규제 약물 또는 전구
물질 불법 밀매,재배,  생산

06019
기타 규제 약물 또는 전구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2
주류, 담배 기타 규제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21 주류 제품 불법 생산, 취급, 소지, 사용

06022 담배 제품 불법 생산, 취급, 소지, 사용

06029
기타 주류, 담배 기타 규제 물질 관련 
불법 행위

0609
기타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06090
기타 규제  약물 또는 기타 향정
신성 물질 관련 행위

07

사기, 기만,

부패 관련

행위

0701 사기
07011 금융 사기

소분류 기준 
1,782개 
죄명 연계

07019 기타 사기 행위

0702 위조

07021 결제수단 위조

07022 상품 위조

07023 문서 위조

07029 위조 관련 기타 행위

0703 부패

07031 증수뢰

07032 횡령

07033 공권력 남용

07034 영향력 거래

07035 불법적 부의 축적

07039 기타 부패 행위

0704 범죄수익금 관련 행위

07041 자금 세탁

07042 문화재 불법 거래

07049 범죄수익금 관련 기타 행위 

0709
사기, 기만,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

07090 사기, 기망, 부패와 관련된 기타 행위

※ 음영 표시는 미연계 분류를 표시함.

[표 7] 국제범죄분류-국내죄명코드 연계결과(대분류 08, 09)
 

국제범죄분류
국내죄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8

공공 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0801
공공질서 행동규범 침해 
행위

08011 폭력적인 무질서 범죄

소분류 기준 
876개 
죄명 연계

08012 사회적 종교적 공공질서 규범 관련 행위

08019 공공질서 행동규범 위배 기타 행위

0802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행위

08021 성매매 범죄

08022 음란물

08029 공공질서 성적규범에 반하는 기타 행위

0803
표현의 자유 또는 통제 
관련 행위

08031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

08032
통제된 사회적 믿음이나 규범의 표현에 
관한 행위

08039 기타 표현의 자유 또는 제한 관련 행위

0804
국고세입 또는 규제조항 
위반행위

08041 국고 세입 규정 위반 행위

08042 상업이나 재무규정 위반행위

08043 도박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

08044 밀수입

08045 시세 조종 또는 내부자 거래

08049 기타 공공 행정 또는 규제 조항 위반 행위

0805 이민 관련 행위
08051 밀입국 알선/조력의 죄

08059 기타 이민 관련 불법 행위

0806 사법제도 위반행위

08061 사법 방해

08062 사법 명령 위반

08063 범죄 의사

08064 공모

08069 사법제도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

0807 민주적 선거와 관련 행위
08071 유권자에게 과도한 영향력 행사 행위

08079 민주적 선거 관련 기타 행위

0808 노동법에 반하는 행위
08081 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 행위

08082 개별적 근로관계법 위반 행위

0809
공공질서 및 국가의 권위와 
존립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08090
기타 공공 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행위

09

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0901
무기, 폭탄 및 기타 
파괴물질 관련 행위

09011 무기 및 폭발물 소지 또는 사용

소분류 기준 
1,371개 
죄명 연계

09012　 무기 및 폭발물 밀매　

09019 기타 무기 및 폭발물 관련 행위

0902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1 사업장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09029 기타 보건 및 안전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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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09영역 ‘공공안전, 국가보안 위반 행위’는 국가안보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죄명 1,371개와 연계하

였다. 연계 죄명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교통안전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포함되었다.

국제표준범죄분류 대분류 10영역은 ‘자연환경 위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이에 자연환경 관련 범죄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관련 범죄명 71개를 연계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자연환경 관련법은 위반 행위를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 국제범죄분류와의 연계율을 높이려면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대분류 11영역은 ‘기타 범죄 행위’는 대분류 01~10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죄명 6개와 

연계하였다.

Ⅴ. 글을 마치며

앞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제범죄분류와 국내죄명 간의 연계성은 소분류 기준으로 약 

82.3%에 달한다. 이는 대륙법계의 법률체계를 따르면서도 법률조항 중심인 한국법률체계와 

행위 위주로 범죄를 구분한 국제범죄분류의 성격상 차이를 감안한다면 상당한 수준이며 국제

비교가 가능한 범죄통계의 구축과 활용 가능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향후 비교 및 분석 신뢰

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인 현행 법률의 ‘위반’으로 구분된 죄명의 행

위주체, 행위수단 등을 세분화하는 정책 연구의 병행도 필요해 보인다. 

국제범죄분류
국내죄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9

공공
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0903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31 컴퓨터 시스템 불법 접근

소분류 기준 
1,371개 
죄명 연계

09032 컴퓨터 시스템 또는 데이터 불법 방해

09033 컴퓨터 데이터 불법 도청 또는 접근

09039 기타 컴퓨터 시스템 위반 행위

0904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40 국가보안 위반 행위

0905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51 범죄 조직 가담

09059 기타 조직범죄단 관련 행위

0906 테러

09061 테러조직 가담

09062 테러 재정지원

09059 기타 테러집단 활동 관련 행위

0907 비상해 교통위반 09070 비상해 교통위반

0908 기타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09080 기타 공공안전 및 국가보안 위반

※ 음영 표시는 미연계 분류를 표시함

[표 8] 국제범죄분류-국내죄명코드 연계결과(대분류 10, 11)
 

국제범죄분류
국내범죄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0
자연환경
위해 행위

1001 환경 오염 유발 행위

10011 대기 오염 유발행위

소분류 기준 
71개 
죄명 연계

10012 수질 오염 유발행위

10013 토양 오염 유발행위

10019 기타 환경오염 유발행위

1002
폐기물 이동 또는 투하 
관련 행위

10021 국내폐기물의 이동 또는 투하

10022 해외폐기물의 이동 또는 투하

1003
보호 또는 소유금지 
동식물의 거래나 소유

10031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 거래 또는 소유

10032 금지, 통제 동물 거래 또는 소유

10039 기타 보호, 금지 동식물 거래나 소유

1004
자연자원 고갈 또는 파괴 
유발 행위

10041 불법 벌목

10042 불법 사냥, 낚시, 야생 동식물 채집

10043 불법 채굴

10049 기타 자연자원 고갈, 파괴 유발 행위

1009 기타 자연환경 침해 행위
10091 동물에 위해한 행위

10099 기타 자연환경 위해 행동

국제범죄분류
국내범죄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1

달리 분류 
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1101 보편적 관할권 해당  행위

11011 고문

소분류 기준 
6개 
죄명 연계

11012 해적 행위

11013 전쟁범죄

11014 집단학살

11015 인도 주의 상반 범죄

11016 침략 범죄

11019 기타 보편적 관할권 해당 행위

1102
청소년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및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

11021 지위 비행

11029
기타 청소년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및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

1109
다른 어느 항목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11090
다른 어느 항목으로도 분류 되지 않는 
기타 범죄 행위

※ 음영 표시는 미연계 분류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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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에서 밝혔듯이 국제사회의 교류 활성화는 범죄의 국지적 성격을 빠른 속도로 탈피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비교성을 바탕으로 한 한국범죄분류체계의 개발은 국내 범죄통계 분석도

구의 통일, 국제 비교의 효율성 확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범죄 수준의 변화 측정,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모니터링, 치안정책 평가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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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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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통계청은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격자통계 서비스1)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100m, 1km, 10km, 100km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 ‌�최근, SGIS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공 자료의 다양성 및 활용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격자통계는 경계(boundary)의 변동이 없이 표준화된 크기로 각종 자료를 공간상에 

연계할 수 있고, 시계열 분석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 ‌�그러나 1km 이내 소격자(small grid)에서는 통계값이 매우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의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료 제공 시 정보손실을 줄여 유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거론된다.						    

● ‌�이 연구는 국가별 격자통계 제공 사례를 살펴보고, 격자 체계를 고정형 격자(fixed size 

grid)와 변동형 격자(varying size grid)로 구분하여 노출위험을 분석함으로써, 정보보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Ⅱ. 국가별 격자통계 제공 현황

● ‌�국가별 격자통계 제공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해외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1km 이내 

소격자 단위는 250m 또는 500m로 파악된다.

    -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항목은 인구, 가구, 주택, 노동(종사상 지위, 실업수당, 근로유형 

등), 농업(토지면적, 기업 등), 교육(교육수준, 공교육 참여 등) 분야와 관련된다.

• ‌�이 연구는 향후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소격자 통계 제공 확대에 필요한 노출제어와 유용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표기준을 산정해 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고정형 격자(fixed size grid)와 변동형 격자(varying size grid) 

체계를 적용하였다. 노출위험 제어를 위해 전반적 재코딩을 수행하고, k-익명성 모델을 적용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표 가능한 소격자(small grid) 크기를 검토하였다.

오영주
통계개발원 주무관

oyj1928@korea.kr

홍영희
여성가족부 사무관 / 통계학 박사

hyh0120@korea.kr

· ‌�본 SRI 연구노트는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통계주제별 통계지리정보 격자 서비스의 공표기준 산정연구(2022.4. 발간)」의 

일부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격자 통계 서비스의

유용성 확보를 위한 

통계적 노출 제어 방안

1) ‌�동일 간격으로 구획된 바둑판형의 격자(grid) 영역에 통계 자료를 집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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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로 격자의 크기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동일 국가라도 시기

에 따라 정보보호의 기준이 바뀌기도 한다.

Ⅲ. 격자체계별 노출제어 방법

 격자체계의 구분

● ‌�고정형 격자(fixed size grid)는 격자의 크기를 100km, 10km 등 사전에 결정한 규격화된 

격자 크기별로 통계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 ‌�현행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통계 제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250m, 500m, 1km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변동형 격자(varying size grid)는 사전에 격자 크기의 기저(base)만 결정해 두고, 다양한 

크기의 격자를 동시에 사용해서 통계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 ‌�일부 국가에서 연구 수준으로 검토된 바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쿼드트리

(Quadtree) 방법론3)이 있다. 

● ‌�국가별로 정보보호에 대한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통계값이 작은 경우 N/A(not available)

로 처리하는 k-익명성(anonymity)2) 모델을 취한다.

    - ‌�공통적으로 총계의 경우 조사된 값을 그대로 제공하며, 항목별 통계값은 기준보다 작은 

경우 N/A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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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외 국가별 격자통계 서비스 현황
 

국가
제공 격자크기

조사 분야
100m 250m 500m 1km 2km 5km

일본

   국세조사

  경제센서스

 농림업센서스

유럽연합    인구

네덜란드   인구, 가구, 주택, 소득, 에너지, 사회보장, 생활서비스

노르웨이    인구, 주택, 건물, 농업, 산업 

핀란드    인구, 교육, 소득, 가구, 건물, 노동, 취업

오스트리아     
노동, 건물, 인구, 고용, 교육, 가구

 * 기초데이터는 100m 제공

독일   인구, 가구, 주택

에스토니아    인구, 가구, 주택, 건물, 생활

[표 2] 해외 국가별 격자통계 서비스 특징 및 정보보호 방법
 

국가 서비스 특징 정보보호 방법

일본 국가적 차원의 메쉬(mesh) 코드 활용 통계값 2 이하인 경우 인접 격자와 합산하여 제공

네덜란드
가장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 제공
(에너지, 생활서비스 제공 기관 수 등)

인구(가구) 4 미만인 경우 N/A 처리

노르웨이 
가장 최근연도 자료 공개
(주택, 건물, 산업 등)

통계값 3 미만인 경우 N/A 처리

핀란드
소득관련 자료 공개
(평균소득, 소득유형, 구매력 등)

가구 수 10 이하인 격자의 소득정보,
인구 수 3이하인 경우 N/A 처리

오스트리아 다운로드 서비스 관련 정보 없음
인구 4 미만, 건물 3 미만, 
주거 3 미만인 경우 N/A 처리

독일
건물(방(room) 수, 난방유형), 국적, 종교, 
출생국가, 시민권자 수 제공

인구 2 이하인 경우 N/A 처리

에스토니아 다운로드 서비스 접근 가장 용이 인구 3 이하인 경우 N/A 처리

2) ‌�특정 격자에 속한 개인의 정보가 적어도 (k-1)명의 다른 개인과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그림 1] 고정형 격자(왼쪽)와 변동형 격자(오른쪽)(예시)

30 29

37 37

43 59

41 49 29

46 42
18

30 33

51 56 47 47
21

53 49 43 42

3) ‌�Lagonigro et al.(2017).

30 29 1

37 37 3

43 59

41 49

46 42 2 2 6 4 7

30 33 2 2 3 2 5

51 56 47 47 4 3

53 49 43 42 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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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체계별 공표 기준 산정

1) 고정형 격자의 공표 기준

●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중 대전광역시에 해당되는 국가지점번호5)인 ‘다바’ 격자에 

대한 공표 기준 산정을 위해 제공 항목별로 전반적 재코딩이 수행된다. 

    - ‌�쿼드트리 방법론은 1km 격자를 순차적으로 4개의 작은 격자로 분할하고, 필요에 따라 

작은 격자를 집계하여 보다 큰 격자로 만든다.

 격자 데이터의 노출제어 방법

● ‌�격자 데이터의 노출 제어 방법으로 전반적 재코딩이 활용될 수 있다.

    - ‌�전반적 재코딩(global recoding)은 항목별로 조사된 범주의 수를 조정함으로써 노출 위

험을 낮추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 ‌�전반적 재코딩 방법을 적용한 후에도 격자별 통계값이 k-익명성(anonymity)4) 기준값 이하인 

경우, 정보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 ‌�익명성의 기준값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2, 3, 5 등이 사용된다.

    - ‌�고정형 격자에서는 격자 내 값들이 k 값보다 작은 경우 해당 격자를 N/A 처리함으로써 정보

를 보호할 수 있다.

    - ‌�변동형 격자에서는 격자 내 통계값이 임곗값 k보다 크거나, 격자의 크기가 1km에 도달할 때

까지 반복 집계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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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반적 재코딩 방법(예시)
 

조사된 범주 재코딩 방법 ⓐ 재코딩 방법 ⓑ 재코딩 방법 ⓒ

 20㎡ 이하
40㎡ 이하

60㎡ 이하

 100㎡ 이하

 20 ~  40㎡ 이하

 40 ~  60㎡ 이하
40~85㎡이하

 60 ~  85㎡ 이하

60~130㎡이하 85 ~ 100㎡ 이하
85~130㎡이하

100 ~ 130㎡ 이하

100㎡ 초과
130 ~ 165㎡ 이하

130~230㎡이하
130㎡ 초과165 ~ 230㎡ 이하

230㎡ 초과 230㎡ 초과

[그림 3] 고정형 격자의 정보보호 방법(예시: k=3)

30 29 1

37 37 3

43 59

41 49

46 42 2 2 6 4 7

30 33 2 2 3 2 5

51 56 47 47 4 3

53 49 43 42 8 6 8

30 29

37 37

43 59

41 49

46 42 6 4 7

30 33 5

51 56 47 47 4

53 49 43 42 8 6 8

N/A

[그림 4] 변동형 격자의 정보보호 방법(예시: k=17)

30 29 1

37 37 3

43 59

41 49

46 42 2 2 6 4 7

30 33 2 2 3 2 5

51 56 47 47 4 3

53 49 43 42 8 6 8

30 29

37 37

43 59

41 49 29

46 42
18

30 33

51 56 47 47
21

53 49 43 42

잔차 격자

기저 격자

4) ‌�특정 격자에 속한 개인의 정보가 적어도 (k-1)명의 다른 개인과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5)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grid)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도로명주소법 제2조제10호)로서 부여 기준은 

100km 단위는 문자를 사용하고 이하부터는 가로와 세로를 10,000으로 나눈 정수의 숫자를 연결하여 사용(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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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계는 100m 또는 500m 격자로 공표 가능하나, 세부 항목별 통계값은 주택유형별 주택 

수를 제외하고 500m 또는 1km 격자로 공표 가능하다.

2) 변동형 격자의 공표 기준

● ‌�변동형 격자에서의 항목별 전반적 재코딩 방법은 고정형 격자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k-익명성을 적용하되 보장되지 않는 경우 상위 격자로 집계된다. 

    - ‌�이때 기저 격자 비율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약 70%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총계는 125m 또는 250m 격자로 공표 가능하고, 세부 항목별 통계값은 500m 격자로 

공표 가능하다. 

    - ‌�고정형 격자에 비해 변동형 격자 적용 시 더 작은 크기의 격자통계로 공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 ‌�항목별 전반적 재코딩 후 격자통계를 산출하여 k-익명성 모델을 적용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

하면 N/A로 표시된다. 

    - ‌�자료의 유용성 확보와 노출제어를 고려하여 N/A 표시 비율이 30% 수준이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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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제공 항목별 전반적 재코딩 방법
 

구분 제공 항목 조사된 범주 전반적 재코딩

인구 연령 1세 단위 0~30세, 30~60세, 60세 이상

가구 세대구성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이상 가구,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제외)

주택

면적
20㎡이하, 20~40㎡이하, …, 

165~230㎡이하, 23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아파트, 아파트 외

건축연도
1979년 이전, 1980~1989년, …, 2011년, 

…, 2019년
~ 1999년, 2000~2019년

[표 4] 고정형 격자의 공표 기준
 

분류 제공 항목
제공 가능한 

최소 격자 크기
익명성 
기준 값

N/A 비율(%)

인구

총계 100m 2 32.76

성별 500m
2 25.03 

3 31.31

연령 1km
2 24.98

3 30.42

가구

총계 500m
2 20.71

3 27.46

세대구성 1km
2 27.54

3 33.31

주택

총계 500m
2 22.24

3 29.00

주택면적 1km 2 31.87

주택유형 1km 2 89.58＊

건축연도 1km
2 23.99

3 29.45

＊ 제공 불가 항목에 해당.

[표 5] 변동형 격자의 공표 기준
 

분류 제공 항목
제공 가능한 

최소 격자 크기
익명성 
기준 값

기저 격자 비율(%)

인구

총계 125m 2 85.1

성별 500m
2 72.7

3 76.1

연령 500m
2 69.2

3 82.0

가구

총계 500m
2 77.2

3 67.6

세대구성 500m
2 69.5

3 64.4

주택

총계 250m
2 73.9

3 64.6

주택면적 500m
2 69.7

3 63.4

주택유형 500m
2 80.1

3 79.1

건축연도 500m
2 71.2

3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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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격자 통계 서비스의 유용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사례를 수집하고 검토함으

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1km 이내의 소격자로 250m 또는 500m 단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데이터 정보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조사된 사례 모두에서, 익명성 기준 이하에 해당

하는 격자에 대해 N/A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구 자료의 경우 익명성 보장의 기준값으로 2 또는 3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

으로 파악되므로, 현행 기준인 5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소격자 통계 제공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SGIS 확대

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고정형 격자에서는 100m, 500m 단위, 변동형 격자에서는 125m, 250m, 500m 단위의 

통계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 재코딩 방법을 제안하였다. 

    - ‌�격자체계별로 공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SRI
리서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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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빅데이터통계과 사무관

orchis@korea.kr

노숙희
빅데이터통계과 주무관

nsh1224@korea.kr

우종혁
빅데이터통계과 주무관

ecineaste@korea.kr

나우캐스트 포털 서비스 알아보기             ‘나우캐스트 포털’이란 무엇인가요?  

A1. ‌�나우캐스트(Nowcast)는 Now + Forecast의 합성어로, 현재 혹은 아주 가까운 미래를 실시간으로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청은 공식 통계와 상관성이 높은 민간 또는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속보성 지표를 개발하고 나우캐스트(Nowcast) 포털에서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시의성 있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우캐스트 포털은 무엇을 제공하나요?  

A2. ‌�경제·사회 부문별 지표, 시각화 서비스, 상세수준 분석을 위한 비교항목, 부가서비스(다운로드 및 

연구논문 제공), 데이터 기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우캐스트 포털은 어떤 지표를 제공하나요?  

A3. ‌�나우캐스트는 가계, 사업체, 일자리, 공중보건 등 4대 부문, 총 8가지 속보성 지표를 제공합니다. 

민간데이터를 사용하여 속보성을 확보하고 국가승인통계와의 비교 및 분석으로 데이터 검증과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여 지표를 선별하였습니다. 4개 부문의 지표와 자료 제공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Q1

Q2

Q3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시의성 있는 경제·사회 

지표나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수준의 정보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부보다 민간의 데이터 활용 능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통적 조사 통계 방식에는 시의성과 상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반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민간 데이터는 전통적인 공식 통계의 

대안으로 떠올랐으며, 그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로 나우캐스트 포털이 개발되었습니다. 

나우캐스트 포털은 신용카드 거래정보, 모바일 통신의 위치 정보, 취업 사이트 정보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국가승인통계 수치를 대체하는 속보성 지표를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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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지표 산출 과정이 궁금합니다.  

A4. ‌�빠른 주기로 생성되는 민간데이터를 이용한 속보성 지표는 해당 민간데이터에 대응하는 

승인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Q4

그리고 이용자의 직관적 이해를 위해 민간데이터를 절댓값이 아닌 특정 기준일(2020년 1월) 대비 

변동률로 표시하였습니다. 가계 지출, 사업체 매출 지표 등은 매월 10일과 25일에 반복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4주 이동평균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시각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A5. ‌�나우캐스트 포털은 지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열지도, 추세선 등의 다양한 시각적 자료와 지표가 나타나는 그래프의 특정 영역에 마우스를 두면 

해당 부분의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지표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우캐스트 포털 지표 및 주기 >
 

부문 지표 상세지표 주기 제공기관

가계 ① 가계지출
•신용카드 이용금액

•전자지급서비스 충전액

주 신한카드

월 신한은행

사업체

② 매출
•가맹점 카드 매출액

•가맹점 현금 매출액
주, 월

신한카드

한국정보통신

③ 영업일수 •평균 영업일수 주, 월
신한카드 

한국정보통신

④ 노란우산공제(폐업)
•공제금 지급율(회원수)

•공제금 지급율(금액)
월 중소기업중앙회

일자리

⑤ 구인 •온라인채용모집 인원수 주 잡코리아

⑥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건수

•실업급여 지급금액
월 고용노동부

공중

보건

⑦ 코로나 확진자
•확진자수

•확진자수 누계
일 질병청

⑧ 모바일 인구이동 •모바일 인구이동 주 SK텔레콤

< 지표와 업종별 타당성 분석 흐름도 >

지표 단위
상관분석

업종 단위
상관분석

상관계수
≥0.90

상관계수
No

Yes
일부 업종

Yes
오류 아님

No

오류 수정 후 재 입수

예 : ‌�가맹점 매출 중 식료품 등 8개 업종은 신한카드, 
오락/문화/스포츠 업종은 KICC 이용

민간데이터
오류 확인

해당
민간데이터
사용 제외

해당 업종
표출 선정

민간데이터
채택

Q5

(예시) 가계지출 지표에 대한 변동률(파랑)과 4주 이동평균(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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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지표 증감에 대한 사건이나 정책 등도 알려 주나요?   

A6. ‌�나우캐스트 포털에서 제공하는 속보성 지표는 지표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정책 발효일 

등의 이벤트를 그래프에 아이콘과 함께 주석으로 표시하여 각 지표의 변동 요인을 설명합니다.

          나우캐스트 포털 이용방법을 알려 주세요.   

A7. ‌�나우캐스트 포털 url(https://data.kostat.go.kr/nowcast)을 통해 접속하거나 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tat.go.kr) 내 “빅데이터 활용(Nowcast)”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6

Q7

지표별 세부 이용방법을 알려 주는 사례를 소개합니다.(자료: 통계청 블로그)

“ 나만 늘어났나? 가계지출 흐름이 궁금한 가국민 씨 ” 

대전 서구에 거주중인 30대 가국민 씨는 최근 1년 사이 가계지출이 크게 늘었음을 체감합니다. 

우리 지역 내 다른 30대도 가계지출이 늘어났는지 궁금한데요.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나우캐스트 포털 가계지출 항목 중 ‘신용카드 이용금액’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알아보는 방법]

① ‘나우캐스트’ 포털 접속

② [가계]→ [가계지출]→ [신용카드 이용금액] 접속

③ 지역단위 [시군구] 선택, 지도에서 [대전 서구] 클릭

④ 비교기준 [분류항목별 비교] 선택

⑤ 연령대 [30대] 선택

⑥ 그래프 확인 및 다운로드

           <통계청 제14기 기자단 김지혜 님 글>



S t a t i s t i c s  f o c u s

6766 

          나우캐스트 포털 자료 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는 어떤 것이 있나요?  

A8. ‌�통계청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뉴스기반 통계검색’, ‘생활경제지표’를 비롯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비스합니다.

Q8

< 통계청 홈페이지 내 ‘빅데이터 활용’ 부분 >

< 빅데이터 활용 통계 서비스 >
 

서비스 명 제공내용

나우캐스트(Nowcast)  포털
경제·사회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공공·민간의 빅데이터 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속보성 지표 서비스

통신모바일인구이동량
신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전국 시·군·구 주차별 인구 이동량 분석 및 제공(통계청 

실험적 통계 제1호)

뉴스기반 통계검색
온라인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와 농축수산물 부문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와 

해당 키워드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계청 대표 통계 서비스에서 검색

생활경제지표
건강보험 체납, 국민연금 체납, LH임대료 체납, 개인 카드사용 현황, 개인 자금 사정, 

자영업자 자금 사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를 서비스

지도로 본 빅데이터 모바일 유동인구 지도, 생활안전사고, 개인 카드 사용현황

자료실 통계청 분석결과, 국내활용사례, 해외동향 등 기타, 온라인 가격정보 서비스

통계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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